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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직�7급�행정학 (2020.10.17.)

  ∙ 해설：이승철

0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해설

① (◯) 신공공관리론의 경쟁적 인사관리(능력･성과 기반 인사관리, 경쟁적 인센티브 중시, 개방형 인사제도)와 달리 공공책임성 중시

② (×)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는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을 특징으로 한다.

④③ (◯) 신공공관리론은 조직개편의 방향에서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의 분절화를 추구하여 조직칸막이나 할거주의를 확대･강화시켰다. 세분화･경쟁･인센

티브라는 핵심가치가 공직에 적용되면서 공무원 개개인이나 부서는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나 정책을 다른 행위자들과 개방･공유･협조를 

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글로벌 수준의 변화, 즉 기후변화, ICT나 웹 등의 첨단기술 발전, 위기재난안전, 테러, 질병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wicked issues or problems)로 변해가고 있다. 난제는 일련의 문제가 복합적･중복적이며, 문제해결에 수많은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하므로 사회적 복잡성 수준이 높다. 문제해결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상이한 조직과 영역, 상이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며, 문제 정의와 해결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상호 연계된 이슈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대한 수용을 어렵게 한다. 난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일치의 규모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이 필요하며 난제를 처리할 때 정부 조직 경계를 넘는 협업행정이 

필요하다. 탈신공공관리론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된 정부(Whole－of－government or joined－up government 

initiatives)를 강조하여 행정부서나 기관 간 협력･협업을 주장한다.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①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Reducing fragmentation through structural integration)

②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Asserting recentralization and re－regulation)

③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된 정부의 주도(Whole－of－government or joined－up government initiatives)

④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 관계의 안출(案出)(Eliminating role ambiguity and creating clear role relationships)

⑤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Private－public partnerships)

⑥ 집권화･역량･조정의 증대(Increased centralization, capacity building, and coordination)

⑦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의 강화(Strengthening centr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y)

⑧ 환경적･역사적 문화적 요소에의 유의(Paying attention to environmental,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 ②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의� 비교

비교국면 신공공관리 탈신공공관리

정부

기능

정부－시장 관계의 

기본철학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 재규제의 주장,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 동시 고려

정부 규모와 기능 정부 규모와 기능의 감축：민영화･민간위탁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시장메커니즘 활용：민간부문을 공공서비스 제공의 공동생산자 

및 경쟁자로 규정, 내부시장화･계약･외주화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조직

구조

기본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조직구조의 특징
비항구적･유기적 구조：임시조직･네트워크 활용, 비계층적 구

조, 구조적 권한 이양과 분권화
재집권화：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책임운영기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역량･조정의 증대

관리

기법

조직관리의 기본 철학
경쟁･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관리기법 도입：경쟁원리 도입, 

규정･규제의 완화, 관리자의 자율성･책임성 강조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통제 메커니즘 결과･산출 중심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리：능력･성과 기반 인사관리, 경쟁적 인센티브 

중시, 개방형 인사제도
공공책임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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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퇴직급여

퇴직연금

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폐직･과원, 60세 미만 정년규정, 

계급정년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

※ 단, 지급개시연령은 현60세에서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두 65세부터 받음

② 퇴직연금 금액：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1.7%) 상당 금액(지급률은 1.9%에서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단 퇴직연금 산정시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해당자가 연금을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 해당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 소요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

① (×) ∙승급(昇級：within－grade salary increase)：동일직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 정기(보통)승급은 경력(연공서열) 기준(1년 1호봉), 특별승급

은 실적(현저히 우수하거나 공적이 있는 자) 기준.

      ∙보수표：기본급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금액표로서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에 대한 보수표는 각각 별도로 작성되며 직종 분화에 따라 

다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복수의 보수표가 바람직함. 우리나라는 경우 정무직, 일반직,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등이 별도의 봉급표 적용.

②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보수체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호봉제(대통령경호처 별정직 공무원)

상한액

하한액
<기준급>

가 ･ 나 등급

단일범위

<직무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성과급>

+

연봉

외

급여
가 나 봉급

<직무급>

+ +

성과상여금

<성과급>

수당+
가 나

③ (◯) 연금급여의� 종류

    ㉠ 단기급여：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장기급여：퇴직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유족급여

02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① X－비효율성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③ 비경합성 ④ 파생적 외부효과

해설

∙파생적�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비의도적 잠재적 효과나 부작용(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정책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경기 과열화와 건축자재가격 인상, 건설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서민주택난 가중). 정치인이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고위직 관료는 좁은 시계와 정책결정의 높은 시간할인율 때문에 파생적 외부성을 간과. 또한 정부산출물의 질과 양이 모두 정의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산출물이 낳게 되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동기가 위축됨. 파생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정부개입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다시 정부 개입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 순환적으로 작동. 파생적 외부효과를 극복하려면 정책결정자의 장기적 사고방식이 중요.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 원인,� 외부효과는� 시장실패� 원인

구분 의미 결과 대응책

외부효과 대가 없이 손해나 이익을 주는 현상 시장실패(과소･과다 공급) 외부경제 ⇨ 유인, 외부비경제 ⇨ 규제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정부실패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 ④

[관련기출]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국회8급

정부가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④ 적응적 흡수(co－optation)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②

03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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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시),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④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적용

대상

①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장관･차관 포함)

   ※ 2018.9. 법 개정으로 구법의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에도 적용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비정규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專任職員)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단,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적용

제외

①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 군인은 군인연금법 적용. 선출직은 장기간 근속의 담보가 없으므로 제외됨. 

②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①

해설

①③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 국가재정법 제21조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 (×) 특별회계는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한정성[한계성](periodicity) 원칙은 적용된다.

� ④

[관련기출] ｢공무원보수규정｣ 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 지방9급(상)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 ①

[관련기출]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09 지방7급

①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③ 보수후불설(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④

[관련기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2016 국가7급

㉠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 대상에는 군인, 공무원 임용 전의 견습직원 등이 포함된다.

㉢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이다.

① ㉠ ② ㉠, ㉢ ③ ㉡, ㉢ ④ ㉠, ㉡, ㉢

� ②

04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②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05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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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의� 유형� � � � * 중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참조만 하고 실험설계 유형만 구분할 것.

1.� 진실험설계･순수실험설계(pure experimental design)

  ∙ 실험조건：㉠ 무작위 배정을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확보(동일한 구성･경험･성향). 구성원의 평균적 의미의 동일성, ㉡ 독립변수의 

조작(처리), ㉢ 외생변수의 통제

  ∙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설계유형으로 내적타당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현실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나 상황을 

모두 통제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용이 어려움(외적타당도는 낮음)

(1)�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실험대상 사전 측정 처리(독립변수) 사후 측정 처리효과(결과변수)

동질적

구성

실험집단  ✔  






통제집단  

    ① 무작위(random)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 ⇨ 실험집단에는 처리를 가하고, 통제집단에는 가하지 않음. 일정 시간 후 양 집단 간 

결과변수상의 차이를 처리효과로 추정

    ② 장점：비교집단이 비동질적인 준실험에서 나타나는 선정･성숙의 상호작용, 역사효과를 약화 ⇨ 내적 타당성 향상

    ③ 단점：testing 효과(사전측정치가 사후측정치에 영향)

(2)� 통제집단� 사후측정설계(posttest only control group design) 

    

실험대상 사전 측정 처리(독립변수) 사후 측정 처리효과(결과변수)

동질적

구성

실험집단 ✔  


통제집단 

    ① 무작위로 배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측정을 하지 않고 사후측정만 비교

    ② 장점：testing 효과의 영향 배제, 시간･비용 적게 듦. 

    ③ 단점：실험 전후의 변화 정도를 알 수는 없음－ 측정결과를 단지 독립변수의 조작(처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단정 못 함.

(3)� 솔로몬� 4집단� 설계(solomon four-group design) 

    

실험대상 사전 측정 처리(독립변수) 사후 측정 처리효과(결과변수)

동질적

구성

실험집단  ✔ 







상호작용효과
통제집단  

실험집단 ✔ 

통제집단 

    ①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통제집단 사후측정설계：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2개씩 구성 ⇨ 하나의 실험집단･통제집단은 사전측정, 다른 실험집단･통

제집단은 사전측정 안함(시험효과 통제) ⇨ 각 집단들 간 결과변수값의 차이 비교 

    ② 장점：선정･성숙･역사효과와 testing 효과까지 통제하여 내적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험처치의 상호작용을 배제하여 외적타당도를 높일 수 

있어서 이상적 실험설계유형으로 평가됨. 

해설

①③은 준실험설계, ④은 前실험설계에 해당한다.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진실험설계의 유형이다 무작위(random)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사전 측정 후 실험집단에는 처리를 

가하되 통제집단에는 가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 사후측정을 하여 양 집단 간 결과변수상의 차이를 통해 처리효과로 추정한다.

실험설계의� 유형

前실험설계

(Pre-experimental 

Design)

무작위 배정 없음(비교집단 간 동질성 없음), 독립변수의 조작(처리)에 따른 변화의 관찰이 제한된 경우 실시

㉠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단일 사례연구)(One-Shot Case Study)

㉡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 정태적 집단비교설계(static group comparison design).

진실험설계

(순수실험설계)

(pure experimental 

design) 

무작위추출(난선화；randomization)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 독립변수의 조작, 외생변수(제3의 변수)의 통제

㉠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 통제집단 사후측정설계(posttest only control group design) 

㉢ 솔로몬 4집단설계(solomon four group design)：㉠＋㉡

㉣ 요인설계(Factorial Design)

준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

(quasi experimental 

design) 

실험대상의 무작위화, 독립변수의 조작, 외생변수의 통제 중 한 개 이상의 요소가 결여된 조사설계. 

실험집단과와 통제집단의 무작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실험변수의 효과를 검증할 대 주로 사용

축조된 통제

(짝짓기, matching)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사후측정 비교집단설계 *비실험설계로 보는 경우도 있음

㉢ 회귀불연속설계(계량적인 자격기준[구분점]을 사용해 회귀직선의 불연속단절을 파악)

재귀적 통제
㉠ 단절적 시계열 단순설계(실험 실시 전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단절의 크기를 파악)

㉡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복수시계열설계)

� ②

[관련기출]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014 경찰승진

① 모방효과, 정책내용의 누출 등은 진실험설계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제들이다.

②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설계,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등이 있다.

③ 비실험적 방법에는 통계적, 포괄적, 잠재적 통제에 의한 설계방법이 있으며 측정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택적으로 배정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용이하다.

④ 진실험적 방법은 측정대상을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며 두 집단은 관찰기

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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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단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정･관리 곤란(동일한 종류의 더 많은 연구대상 확보 필요), ㉡ 설계가 복잡하고 집단간의 분리가 어려워 

효과적인 실험 곤란(두 가지 다른 실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 시간･비용이 많이 듦

2.� 준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 실험대상의 무작위화, 독립변수의 조작, 외생변수의 통제 중 한 개 이상의 요소가 결여된 조사설계. 

  ∙ 실험집단과와 통제집단의 무작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실험변수의 효과를 검증할 때 주로 사용

(1)�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① 진실험의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와 유사하나 비교집단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므로 비동질적으로 구성

실험대상 사전 측정 처리(독립변수) 사후 측정 처리효과(결과변수)

비동질적

구성

실험집단  ✔  






통제집단  

사전검사 실시를 통해 집단의 동질성을 통제

    ② 단점：㉠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명확하지 않아 내적 타당도 저해.

㉡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조사반응성 등으로 외적 타당 저해 가능성도 있음

(2)�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① 의의：정책효과의 평가를 위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할 때 명확하게 알려진 계량적인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on), 즉 구분점(cutting point)을 사용하여 회귀직선의 불연속단

절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파악. 장학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80점 

이상을 실험집단, 80점 미만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집단에게 장학금을 준 다음, 1년 

후 양 집단의 성적을 비교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실험집단의 성적이 지급 전에 비해 불연속적으로 

향상되었다면 그 수직적 차이가 효과임

    ② 유용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해 실험집단에게만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회귀불연속설계는 명백한 기준만 있으면 되므로 

적용 가능, ㉡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대상집단의 일부에게만 희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적합.

(3)� 단순시계열� 설계(time series design)･단절적� 시계열� 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① 실험집단에 처리를 하기 전과 이후에 몇 차례 결과변수에 대한 측정을 하여 처리의 효과를 추정

처리 전에 여러 번의 측정값 조사, 처리 후 다시 여러 번의 측정값 조사 ⇨ 처리 전후를 비교해 처리 효과 추정

실험대상 사전 측정(반복) 처리 사후 측정(반복)

단일집단     ✔     

    ② 장점：실험변수 개입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를 알 수 없을 때나, 종단적 연구 시 많이 활용

    ③ 단점：통제집단을 사용하지 않아 실험집단의 중대한 변화가 처리에 의한 것인지, 역사요인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

(4)� 복수시계열� 설계(multiple time series design)･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

    ① 단순시계열 설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내적 타당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

    

실험대상 사전 측정(반복) 처리 사후 측정(반복)

비동질적

구성

실험집단     ✔    

통제집단        

    ② 장점：단순시계열 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음

    ③ 단점：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분의 무작위성이 없어 반드시 동질적이지는 않음(이질적일 수 있음)

3.� 전(前)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

   무작위할당에 의해 연구대상을 나누지 않고, 비교집단 간 동질성이 없으며, 독립변수의 조작에 따른 변화의 관찰이 제한된 경우에 실시하는 설계유형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실험설계라고 볼 수 없음. 인과적 추론이 어려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실험설계.

(1)�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단일[1회]� 사례연구)(One-Shot Case Study)

   ① 실험변수에 노출된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 실시

실험대상 사전 측정 처리 사후 측정

단일집단 없음 ✔ 

   ② 처리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가진 연구로, 탐색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이 없어 분석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으며, 변수의 통제도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2)�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① 조사대상에 대해 사전검사를 진행 후 독립변수를 개입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실험설계이다.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일회 사례연구에 사전검사를 추가한 설계형태)

실험대상 사전 측정 처리 사후 측정

단일집단  ✔ 

   ② 시간적 우선성과 비교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입(X)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한다. 하지만 단일한 집단에만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부적(외생변수)인 영향을 통제할 수 없으며, 실험조치 전후의 차이를 실험에 의한 영향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정태적� 집단� 비교설계(static group comparison design).

   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임의로 선정한 후, 실험집단에는 개입을 가하는 반면, 통제집단에는 이를 가하지 않은 상태로 그 결과를 비교(통제집단 

사후 측정설계의 무작위 배정을 제외한 설계)

실험대상 사전 측정 처리 사후 측정

연구집단 없음 ✔ 

비교집단 없음 

   ② 장점：대상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므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일부 제거할 수 있음. 실험이 간편하고 시간과 검사비용이 적게 듦

   ③ 단점：집단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아 선택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고, 두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방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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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 헤클로(H. Heclo)가 제시한 이슈네트워크모형은 하위정부(철의 삼각)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슈네트워크모형은 참여적인 정치행태로의 변화, 이익집단의 폭발 현상, 의회의 파편화에 따라 안정적 하위체제 붕괴, 정책이슈에 따라 

유동적･개방적인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06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해설

①③ (◯) ② (×)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된 것은 국가조합주의.

조합주의의� 유형

국가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

제3세계 및 후진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익대표체계. 국가가 통치력 강화를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를 기본요소로 하며, 이익의 상향적인 투입기능보다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동원과 

통제를 중시. 이 경우 조합은 국가의 보조적･종속적 기관이 됨.

※ 국가조합주의에서 정책은 국가와 사회를 일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집단과 개인의 이익･가치들을 통제･조정하며, 

정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익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정부이익에 

합치되는 집단의 투입은 과다 반영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집단의 투입은 배제･통제한다.

사회조합주의

(Societal 

Corporatism)

서구의 선진민주국가의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됨. 국가가 통치력 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한 이익집단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익집단과 국가 간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이익집단의 

자율성을 본질로 함.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통제기능을 배제하고 국가로의 상향적인 투입기능을 중시.

④ (◯) 다원주의에 따르면 정치적 자원은 권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부, 자금, 명성, 인망, 정부의 공식지위, 정보, 시간적 여유 등)하며 권력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는 않아 정치적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부족한 집단은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 ②

[관련기출]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이론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틀린 것은? 2019 서울7급(1)

① 이익집단들 간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적이라고 본다.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관련기출]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9급(2)

①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②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③ 이익집단들 간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④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③

[관련기출]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017 군무원 

① 조합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 간 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국가조합주의는 국가의 우월한 권력을 인정한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 생성되었다.

④ 조합주의에서의 이익집단은 국가에 협조하여 특정 영역에서의 자신들의 요구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 ①

0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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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구분 하위정부(철의 삼각)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정책쟁점망, 이슈망)

행위자(actor；참여자)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관료
하위정부의 삼자 외에 전문가 추가

(제한된 멤버십)

정책공동체보다 행위자가 확대됨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

관료의 역할
특수이익집단 이익에 종속

공익과 이익집단의 이익 조정
관료의 적극적 역할

쟁점에 따라 주도적 역할

또는 방관자 역할

관계의 지속성･안정성 안정적･지속적 비교적 안정적(멤버십의 연속성) 불안정(일시적･유동적)

행위자간 연계

(linkages)

동맹관계 의존적･협력적 관계 경쟁적･갈등적 관계

강한 결합(안정적 협력관계) 약한 결합(공개적인 갈등 상황)

정책네트워크의 경계 명확한 경계(폐쇄성) 희미한 경계(개방성)

� ②

해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①④ (×), ③ (◯)

[관련기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5 국가7급

①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②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③ 철의 삼각(Iron Tringale)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의회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행정부처와 이익집단간의 관

계가 통합성이 지극히 높으며,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Helco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용이해 졌다고 주장한다.

� ④

08 국가공무원법 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②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④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해설

①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위배된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해서는 안된다.

∙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는 제64조 제1항, ③은 제58조 제2항, ④는 제62조에 규정과 관련하여 위법하지 않음.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관련기출]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8급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④

09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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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 준예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 ③

해설

㉠은 강제배분법, ㉡은 사실기록법 중 산출기록법, ㉢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이다.

∙강제배분법[분포제한법,� 강제할당법,� 정규분포법](Forced� Distribution)

  ① 의의：성적분포의 과도한 집중화･관대화･엄격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분포비율이 정규분포화되도록 획일적으로 분포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방법. 도표식 평정을 보완.

  ② 장점：관대화･집중화･엄격화에 따르는 평정오차 방지.

  ③ 단점：평정대상 전원이 무능 또는 유능해도 일정 비율만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평정을 받게 되어 현실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역산(逆算)식 

평정의 우려도 있음.

[관련기출] 국가재정법 제89조 규정 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2015 서울9급(수정)

㉠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① ㉡,㉣,㉤   ② ㉡, ㉢, ㉣   ③ ㉡, ㉢, ㉤   ④ ㉠,㉡,㉢

� ③

[관련기출] 현행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2013 행정사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을 인정하고 있다.

� ④

[관련기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지방9급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관련기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가9급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

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 ①

10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 시간 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              ㉡                 ㉢

① 강제배분법 산출기록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② 강제선택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③ 강제선택법 산출기록법 행태관찰척도법

④ 강제배분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관찰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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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선택법(Forced� Choice� Method)

  ① 의의：2개 또는 4 ~ 5개의 서술항목 중 피평정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각 서술 항목은 비슷하게 좋은 

것으로 또는 나쁜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로 짝을 지어 작성. 강제선택식 사실표지법(forced choice checklist)이라고도 하며 체크리스트법의 한 변형.

* 사례 ∙ 평정대상자의 행동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항목에 체크표시 하여 주십시오.

  1. 학습속도가 빠르다.(     ) 열심히 일한다.(     )

  2. 자주 결근한다.(     ) 일처리가 느리다.(     )

  ② 장점：각 항목에 배정된 점수가 평정자나 평정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연쇄효과 같은 평정자의 편견이나 정실(情實)을 배제할 수 있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음.

  ③ 단점：평정기술항목 작성 곤란, 작성비용 과다, 피평정자의 평정에 관한 상의 곤란(평정항목별 점수계산 방식을 모르므로), 피평정자와 모든 항목이 

관련 없거나 모든 항목이 관련된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함.

∙사실기록법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 객관적이지만,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의 측정이 곤란한 업무에 적용 곤란.

  ① 주기적[정기적] 검사법：직무수행의 능률에 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적을 평가.

  ② 산출기록법：공무원의 생산기록을 통해 평가. 일상적 반복적이며 측정이 용이한 단순 업무에 적용.

  ③ 근무태도기록법

  ④ 가감점수법：직무수행태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관찰되면 감점, 바람직한 행동이 관찰되면 가점.

� ①

행태기준평정척도법과� 행태관찰척도법

의의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처럼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사례를 기준으로 평정하지만, 등급은 도표식평정척도법과 유사하게 사건의 

관찰 빈도 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주요 행태별 척도를 제시한 뒤, 해당 척도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의 단점인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간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행태별 척도를 제시.

㉢ 선정된 평정항목은 모두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직무에 능통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게 되며, 시험의 내용타당성 확보와 유사한 논리).

사례

∙ 평정요소：부하직원과의 의사소통

평정항목
등급(관찰빈도)

거의 관찰 못함                      매우 자주 관찰

새 정책이나 내규가 시행될 때 게시판에 게시한다. 1   －   2   －   3   －   4   －   5

주의력을 집중하여 대화에 임한다. 1   －   2   －   3   －   4   －   5

지시사항을 전할 때에는 구두로 한 것을 다시 메모로 전달함으로써 확인한다. 1   －   2   －   3   －   4   －   5

메모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는다. 1   －   2   －   3   －   4   －   5

상부 지시사항을 즉시 전하지 않고 며칠 지나 전함으로써 일을 서두르게 만든다. 1   －   2   －   3   －   4   －   5

장점

평정요소와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평정결과를 통해 평정대상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환류시켜 줌. 도표식평정의 평정요소의 

추상성을 해소하고 등급 간 막연한 탁월･우수･보통 등의 평가가 아니라 평정항목의 행동이 얼마나 자주 관찰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정자의 

주관성･임의성을 줄임.

단점 행태의 정확한 관찰이 곤란하므로 도표식평정에서의 등급 간 구분의 모호성과 연쇄효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1.� 행태기준평정척도법(BARS；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

의의

도표식 평정척도법 ＋ 중요사건기록법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평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행태(중요 사건)를 서술적 문장으로 평정척도를 

표시한 평정도표(행태적 길잡이)를 사용.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job)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task) 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중요 행태는 중요사건기록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사례

∙ 평정요소：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성(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난에 체크 표시)

등급 행태 유형

(    ) 7 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    ) 6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 5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 가끔 잘못된 문제를 초래한다.

(    ) 4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    ) 3 부하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    ) 2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    ) 1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

장점
평정척도는 피평정자(직무수행담당자)와 계선상의 관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계하므로 신뢰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주관적 평가의 오류 

가능성 최소화.

단점
동일 직무라도 과업마다 별도의 행태기준을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어느 하나의 행태만 선택하라는 것은 인간행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하므로 설득력이 약함(인간은 바람직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임).

2.� 행태관찰척도법(BOS� ;�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10� � �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관련기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2019 서울9급(2)

저는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등급을 줍니다. 비록 평가 대상 전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혹은 전원이 우수하더라도 일부의 학생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성

적 분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① 강제배분법 ② 서열법 ③ 강제선택법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

� ①

[관련기출]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 지방7급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는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② 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③ 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 ④

[관련기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8 선관위9급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

� ①

[관련기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9 경북 소방직

○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 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

들어 평가한다.

○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평정한다.

○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 피평정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평정의 주관성과 임의성을 줄일 수 있다. 

① 행태기준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법

� ③

11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정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① 역사요인 ② 검사요인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해설

∙역사[사건](history)�요인：사전(실시 전)검사와 사후(실시 후)검사 기간 동안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사건의 

발생(조사기간 중에 정치･경제･사회 및 자연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조사기간이 길수록 사건의 개입가능성은 커짐( 수질정화장치 설치와 

수질개선의 관계 측정시 중간에 폭우가 내려 오염요소가 제거된 경우,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증 개선의 관계 측정시 중간에 지하철 개통이나 유가 

상승 발생. 공장폐수정화시설 설치정책을 1년 간 실시 후 강물 오염도 측정시, 극심한 경기침체로 공장 폐업이 증가하여 오염이 감소한 경우).

� ①

[관련기출]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2016 국가9급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

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 ③

[관련기출] 다음 <보기>의 사례는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2005 국회8급

정부에서 전국 도로에 무인속도감지기를 설치한 직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 평가 과정에서, 바로 같

은 시기에 세계적 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보호 성능이 현격히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우발적 사건 또는 역사성(history) ②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③ 성숙 효과(maturation)

④ 통계적 회귀(regression artifact) ⑤ 실험 중 탈락 혹은 소멸(experimental mortality)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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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 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해설

①은 도덕적 접근법, ②는 체제론적 접근법, ③은 법적･제도적 접근법, ④는 사회문화적 접근법

� ①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

도덕적 접근법

(행태적 접근)

개인적 특성론. 부패를 개인행동의 결과로 보고 개인의 윤리나 자질을 부패 원인으로 봄.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가 

부패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부패의 사회적 맥락이나 규범과 실제간 간극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사회문화적 

접근법

특정한 지배적 관습･전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례･선물문화나 보은의식을 부패 원인으로 

보는 경우). 관료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파악. 공식적 법규보다 사회문화적 관습을 중시하는 후진국 부패현상 설명에 유용. 

법적･제도적 

접근법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법･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봄. �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 규제기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법 규정, 행정통제 장치의 미흡 등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

체제론적

[체계적] 접근법

부패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패에 대한 지엽적･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부패를 억제하기 곤란하다고 봄. 부패현상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용이하나 부패통제 수단을 

손쉽게 처방해주지는 못함.

권력관계 접근
부패는 권력의 오･남용에서 유발됨. 부패의 원인을 사회 내 권력관계에서 찾음. 관료엘리트가 정치사회 및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준귀족집단으로 처신하면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봄. 정치인이나 관료가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경우

시장･교환 접근
부패란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처럼 특수한 이득을 추구하는 시장 교환 관계 행위. 경제학자들은 정부 규제가 구성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창출하여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봄.

기타

① 맥락적 분석：부패를 발전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으로 파악(기능주의)

② (의식)구조적 분석：공직자의 권위주의적 복종관계나 공직사유관에서 도출된 공직자의 의식구조 등이 부패 원인.

③ 권력문화적 분석：공익과 사익의 혼동, 공직사유관, 권력남용, 장기집권의 병폐 등을 포함한 미분화된 권력문화가 부패 원인.

④ 거시적 분석：행정통제의 미비, 비민주적 행정체제와 제도, 공직자의 욕구기대와 현실적인 보수구조와의 심각한 괴리 등이 원인.

⑤ 군사문화적 분석：건전한 정치문화의 미성숙과 군사문화의 구조화(권위주의적 정치와 관료주의적 정치)가 원인

⑥ 시민문화의 환경적 분석：건전한 시민문화의 미비로 행정부패환경 조성.

⑦ 정경유착적 분석：개도국에서 고도경제성장의 모형과 불균형발전모형을 선택한 국가는, 군엘리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야합으로 부패가 발생.

[관련기출]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7급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 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②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변수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 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 ③

[관련기출]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① 거버넌스적 접근：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체제론적 접근：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④ 도덕적 접근：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 ②

[관련기출]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 국회8급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

타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 ①

[관련기출] 행정의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해경간부

① 부패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의 문제로 보는 접근방법은 도덕적 접근이다.

②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③ 부패를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 특성,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

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이다.

④ 공직 부패를 방지하려면 정부의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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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출] 행정의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회9급

① 부패의 원인을 법규 침해행위에 참여한 공무원 개인의 윤리와 자질에서 찾는 접근을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라고 한다.

② 부패를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 특성,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

로 설명하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③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거나 은행의 자금대출시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일탈형 부패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공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 하는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백

색부패라고 한다.

⑤ 가장 전형적인 부패의 행태인 뇌물수수는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 ③

1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해설

①② (×) ①은 프리드리히(C. Friedrich), ②는 파이너(H. Finer)와 관련된다.

   파이너(H. Finer)와� 프리드리히(C. Friedrich)의� 행정책임� 논쟁�

구분 H. Finer의 외재적 책임론 ｢민주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책임｣ C. Friedrich의 내재적 책임론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

시대 근대입법국가를 대변하는 고전적 입장. 정치행정2원론 관련 행정의 재량권을 중시하는 현대행정국가. 정치행정1원론 관련

접근 

차원

조직 차원 접근(조직 차원의 외부통제와 외재적 책임) 공무원 개인 차원 접근(개인차원의 자율적 책임)

행정책임은 어떠한 조직･개인이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자율적･비제도적 통제의 한계를 지적. 책임 있는 행동을 

보장하려면 공무원 개개인에게 외부통제를 가해야 함

책임 있는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 

개인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

내용

사법부･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제재)에 의한 외부통제와 외재적 

책임 중시(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상급자와 부하 등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정책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등)

* Hynemann도 외재적･민주적･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등을 

통한 외부적･타율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봄.

내부통제와 내재적 책임 중시(관료개인의 주관적･자율적 책임이 중요)

① 기능적 책임：공무원의 직업윤리나 전문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른 

책임.

② 정치적 책임：국민의 요구, 즉 민중감정(public sentiment ；국민정

서)에 응답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책임.

특징
3권 분립적, 법적, 정치적 제도적, 객관적, 외재적, 공식적, 소극적, 타율적, 

가치중립적, 전통적, 간접적(의회에 대한 책임)

전문직업적, 재량적, 기능적, 비제도적, 주관적, 내재적, 비공식적, 적극

적, 자율적, 가치지향적, 현대적, 직접적(민중에 대한 책임)

외재적

책임

합법적 책임(공식적 법규의 준수), 계층적 책임(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국회나 사법부에 대한 책임 H. Finer가

중시국민에 대한 책임(국민에 의한 외부에서의 타율적 통제에 따르는 책임)

내재적

책임

국민의 요구･국민정서･민중감정(public sentiment)에 응답하여 판단하고 행동(공무원의 자발적 의식) C. Friedrich가

중시직업적･관료적･기능적 책임(전문지식･기술의 활용), 주관적･자율적･재량적･심리적 책임(관료의 양심･직업윤리)

③ (◯) 공직윤리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④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행정부 소속)이므로 행정부형에 속한다.

� ③

[관련기출]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승진

① H.Finer는 사법부, 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 반면 C. J. Friedrich는 기능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②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다.

③ 윤리적 책임은 행정인의 직무행위가 도덕적 규범성을 위반했을 때 묻는 책임으로 국민의 요구나 희망에 대한 대응성까지 포함하는 책임이다.

④ 외재적 책임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인이 행정조직의 외부에 있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 ②

[관련기출]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 해경간부

① H. Finer의 고전적 책임론은 사법부･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H. Finer의 고전적 책임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의회에 대한 책임 등이다.

③ C. J. Friedrich의 현대적 책임론은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 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따르

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④ Dubnick과 Romzek은 통제의 원천(기관 내부･외부)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외부에서 내부로, 낮은 통제에서 

높은 통제로 중점이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 ④

[관련기출]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찰승진

①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재적 책임 기준이 중시되고 있다.

② 법적 책임은 분담될 수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실제에 있어서 분담될 수 있다.

③ H. Finer는 전문직업적 기준을 강조하고 행정책임을 기능적 책임, 내재적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④ 행정책임의 기준으로 공익, 행정이념, 관계법령, 조직목표 등을 들 수 있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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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②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③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해설

④ (×)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의 수가 적으면 불리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져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합리적� 선택과� 주인의� 통제� 노력을� 제약하는� 요인(대리인이론)

㉠ 합리성의 제약：인간의 인지적 한계, 정보 부족 때문에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곤란함.

㉡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태：대리인은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주인(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며(정보의 비대칭성) 이 경우 이기적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음.

㉢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specificity)：투자한 자산이 고정적･특정적이면 조직 내의 관계나 외부공급자와의 관계가 고착화되고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라도 

이를 개선하기 곤란함.

㉣ 소수 독점이나 과점：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잠재적 당사자(대리인)의 수가 적으면 불리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짐.

� ④

15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②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해설

①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한 명의 직원이 두 명의 상관에게 지시를 받게 되므로 

명령통일 원리에 위배되고(명령계통의 다원화) 기능적･사업적 권한체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두 상관의 갈등적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탁월한 인간관계 기술을 필요로 하고, 상관들은 부하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상관들 간 대면･협력･조정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 ①

[관련기출]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9급(하)

①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②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

성한 조직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

계가 명확하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 ③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②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지 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③ (×)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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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출]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지방7급(지방자치론)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의 중요 사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③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②

[관련기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으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시･도지사 전국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③

17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他者)로 인정한다.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 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③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해설

② (×)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보다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이 더 중요하다.

∙파머(D. Farmer)의� 반관료제론

상상

(imagination)

단순히 상상력을 키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사고의 틀로 현상과 문제를 접하는 태도임. 소극적으로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해체[탈구성]

(deconstruction)

지배적 패러다임의 통합을 거부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

㉠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보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 하에서 텍스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함. 즉, 텍스트들을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적 맥락성을 감안해 재해석. �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등의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문을 제기하고 해체.

㉡ 과학적 지식의 우월적･특권적 지위를 부인하고 이를 해체해 당면한 필요에 관한 구체적 이론의 발견을 더 중시. 종전의 합리주의 

행정학, 거시이론, 상위(meta)설화,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를 갖고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

영역해체[탈영역화]

(deterritorialization)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 해체되어 지식의 경계가 사라짐. 행정학의 고유영역이라 믿는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행정조직의 계층성 등이 약화된 탈관료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봄.

타자성(alterity)

－주체와 객체의

구별 해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관찰대상에 불과한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언제든지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자(moral other)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즉자성(卽者性：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적 상태, I－ness, asmita)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 타자성은 ⓐ 타인에 대한 개방성(행정의 실무가 반권위주의적이 되도록 구성･집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지향적 태도 필요), ⓑ 

다양성의 선호(다른 것에 비해 어떤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 상위설화에 대한 반대(비현실적인 

근거를 해체하는 것. 이미 짜인 개념적･제도적 틀 탈피), ⓓ 기존 질서에 대한 반대 등을 특징으로 함.

㉡ 행정에서 타자를 인정함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거부, 즉 반행정(反行政：기존의 모순적 행정체제 거부)의 성격을 띰. 즉 하향적 

거시정치가 거부되고 상향적 미시정치가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할 때 경직된 관료제가 모든 의사결정을 공동체에게 

개방하고 시민의 요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공무원에게 공동체 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이론을 수용하게 함.

� ②

[관련기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입각한 행정인의 행태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7 소방간부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상력을 동원한다.

② 타인을 객관적인 관찰 대상으로서의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본다.

③ 관료의 분류 방식에 따라 시민들을 특정 범주에 규격화하거나 고정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④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상위설화(meta narratives)’에 대한 비현실적인 근거를 해체하려고 노력한다.

⑤ 기존 학문의 영역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문 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⑤

[관련기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2015 군무원

① 타자성(alterity)은 다른 사람을 도덕적 타자가 아닌 인식적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상상(imagination)이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과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판단을 강조하는 것이다.

③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란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 해체되어 지식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④ 해체(deconstruction)는 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 등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쳐보는 것이다.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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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 국회법 제84조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② (◯) 국회법 제84조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 국회법 제45조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 국회법 제84조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관련기출]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가7급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18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출] 예산심의 관련 법령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7 국회8급

㉠ 세목이나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④

[관련기출]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9급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

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

지 않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관련기출]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8 군무원9급

①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기간은 헌법상 90일이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④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국회로 제출된다.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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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

(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해설

① (◯) ‘배태성(embeddedness)’은 ‘어떤 현상의 발생원인이 되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간의 인지과정과 행동결정에 대해 사회적 관계의 내용과 구조에 

의한 일종의 제약(눈치, 규범, 관습, 문화)이다. 제도 자체에 이미 인간의 표준화된 행동코드가 내재(배태성)되어 있어,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며 개인은 

제도를 따르고 유지함으로서 사회에 대한 일체감･소속감을 가진다고 본다.

② (×), ③④ (◯) ②의 내용은 모방적 동형화의 예이다.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 의� 종류� �

P. DiMaggio와 W. Powell은 어떤 형태의 조직변화도 합리성･효율성과 관련이 없으며, 오늘날 조직구조는 경쟁과 효율화 논리가 아닌, 다른 조직과 

유사해지려는 노력(동형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압적(Coercive) 
동형화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과 그 조직이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기인하는 공식･비공식적 압력(폭력･설득･회유, 

정부의 규제･명령 등)에 의한 동형화. 정부의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의 생산 변화, 정부의 여성평등정책에 따른 고용 변화

모방적(mimetic)
동형화

불확실한 상황(조직의 행동과 환경의 반응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조직목표가 모호할 때, 환경이 불확실성을 야기할 때)에 

대한 표준적인 대응에서 오는 동형화로 다른 조직의 성공사례를 분석･검토 없이 추구(벤치마킹). 특정 조직구조의 확산은 그 모형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체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모방과정의 보편성 때문임. 6시그마 운동의 세계적 확산, 신기술도입 

주장,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 제도 도입･적용

규범적(normative) 
동형화

조직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기준(standards)을 수용. 전문가 직업사회에서 전문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전문직의 작업 조건･방법을 정의하고, 생산자들의 생산을 통제하고, 직업적 자율성을 취득하기 위한 인지적 기초와 정당화를 확립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으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로 정교화하는 과정(대학 전문학과 신설 같은 공식교육과정 신설, 학위인정, 자격증제도 등은 

직업의 전문화에 기인함). 전문직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은 동일 속성을 가진 표준적 교육과정을 거치므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유사하며 주어진 정책･절차･구조를 규범적으로 정당화된 것으로 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됨.

각 부처 공위공무원 연수교육이 문제인지 및 해결방식을 비슷하게 만듦

� ②

[관련기출]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9급(상)

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②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③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④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①

[관련기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8 국가7급(인사･조직론

① 서로 상이한 환경이나 장(organizational field)에 존재하는 조직들의 구조가 서로 닮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작은 정부의 추진 등 신공공관리론(NPM)에 따른 정부개혁 노력은 제도적 동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③ 자체 대안을 갖지 못한 불확실한 상태에 처한 조직의 선택 결과로 동형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④ 조직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기준(standards)을 수용하면서 제도적 동형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 ①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 지방비 70 %)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사업을 자체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①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② 상수관 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③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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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 산수문제 ：억 ：이므로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억

② (×) 경제학 문제

  ∙ 가격효과(특정 재화의 가격변화가 그 재화의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소득효과＋대체효과

   ㉠ 대체효과：재화의 상대가격 변화가 소비에 영향(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Y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Y재 소비를 줄이고 X재 소비를 늘림)

   ㉡ 소득효과：실질소득의 변화가 소비에 영향(X재･Y재가 정상재라면 X재 가격 하락시, 실질소득 증가(구매가능 재화량 증대)로 X재와 Y재 소비 증가)

  ∙ 상수관망 구축사업에 국가가 보조금 지급시 수돗물 가격이 하락하므로

┏ 가격이 낮아진 수돗물 소비량을 늘리고 수돗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생수의 소비량을 줄임 ⇨ 대체효과

┖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양 소비 가능(실질소득 증가). 수돗물과 생수 모두 정상재라면 양자 모두 소비량 증가 ⇨ 소득효과

  ∙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대체효과(생수 공급수준 감소)와 소득효과(수돗물과 생수 모두 공급수준 증가)를 모두 유발

③ (O) ∙용도지정� 여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분류

특정보조금

(categorical grants)

세부적 조건을 붙여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는 보조금. 개별보조금, 선택적 보조금, 조건부 

보조금이라 함. 중앙정부의 통제.
국고보조금

일반보조금

(general grants)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용도를 선정･집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공식에 근거해 교부액 산정. 

비선택적[비조건적] 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포괄보조금

(block grants)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 보조금 사용에 총액 및 용도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 용도는 제한하지 않아 집행상 재량이 인정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

율계정

� � ∙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보조금이� 활성화되는� 근거

   ㉠ 외부효과(externality)의 시정：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또는 비용)이 반드시 관할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로 확산되는 외부효과(또는 

누출효과)가 존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의 서비스 공급수준을 결정할 때, 그러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재의 

서비스 공급수준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소(외부경제의 경우) 또는 과다(외부불경제의 경우)생산되어 재원배분상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시정하기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최적수준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권한과 재원의 동원 면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국가의 선호(grantor preference) 실현 수단：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또는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의 서비스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사업(� 가치재[merit goods] 공급) 지원, 국가정책 구현, 국가사무 대행 등

④ (×)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 일반보조금이 아니라 특정보조금

국비 30%, 지방비 70% ⇨ 대응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금이 아니라 정률보조금

� ③

[관련기출]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군무원7급 / 2015 군무원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다.

②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③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④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고,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④


